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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치와 행정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목적으로 진행된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는 통일정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자본

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승만 중심의 남한

의 우파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발전의 틀(framework)을 구축하였으며,

반면 김일성 중심의 북한 좌파 정부는 막스·레닌주의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국가운영

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 물론 1950년 6월 25일 막스·레닌주의를 신봉한 북한의 좌파정부

가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해 한국전쟁을 일으

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결국 1953년 7월 23일 UN과 북

한의 죄파 정부는 다시 휴전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45년 이후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 지방행정체제는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틀 

지워졌다. 남한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qua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행정체제를 변화·발전시켰다. 이에 반해 북한은 주체사

상 및 노동당 중심의 프레임 속에서 지방행정체제가 변화·발전되었다. 따라서 북한연구

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이데올로기와 주관성이 내포된 시각(perspective)적 입장보

다는 연구자 자신의 가치중립(value-free)적 성향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접근방법

(approach)적 입장을 택해야 한다. 둘째, 북한 연구의 일반화(generalization)를 지향해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성보다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입

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발전은 보편적 사고와 인식의 토대 위에

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치와 행정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목

적으로 진행된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주제어] 가치중립, 일반화, 지방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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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e for Unification

Shin, Youn-chang

<Abstract>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and North Korea Local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in order to accumulate basic raw data in ready of 

unification. We know that President Lee Sung-Man make Democratic 

Government in South Korea, but Kim Il-Sung get Communist Government in 

North Korea when Japan is collapsed in August 15th, 1945. Lee Sung-Man 

Government is operated in the capitalism economic system, but Kim Il-Sung 

Government is managed in the planned economic system. As a result of 

Government operating, South Korea is developed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but North Korea is moved to the Central Government System. After 70 

year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must respect human 

right of an individual and other people, but North Korea is hold down human 

right of a personal and other people. 

  In this context, the study of North Korea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thinking three points. The first is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 is considering to 

choose more approach having objectivity and value-free of researcher than 

perspective including subjectivity of scholar. The second is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 is deliberating more generalization than unique, because mankind 

development is basic of universalism. The third is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 

is reflecting not to gain original raw data, because North Korea is closed 

society.

[ Key Words ] value-free, generalization, local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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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 

이후 국내외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일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2015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해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 여러 분

야에서 통일 대비 아젠다(Agenda)를 도출

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로드

맵을 현 시점에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로드맵을 만들기 전에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통일에 관한 인식 패러다임의 전

환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현실적

인 접근방법인데 남·북한 관계를 보는 시

각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기

존 남·북한 관계의 여러 분야, 즉 정치, 행

정,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제

도적·정책적 공통부분은 무엇이며, 또한 

이질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이를 비교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비교를 통해 공통적인 요소와 이질적인 

요소를 분류해 내는 작업이다. 분류를 통

해 이질적인 요소는 어떤 제도 및 정책을 

통해 동질적인 요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

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분

단 70년 동안 남·북한 간에는 동질적 요

소보다 이질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

다.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면 남·

북한 간에 나타나는 이런 이질적 요소는 

통일에 대단한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체계적·논리적 비교 연구

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일의 중요성이 매우 

클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통일과 관련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할 목적으로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

려 한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세계 2

차 대전이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반

도에는 통일정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

산주의를 추종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

다. 이승만 중심의 남한의 우파 정부는 자

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발전의 틀

(framework)을 구축하였으며, 반면 김일

성 중심의 북한 좌파 정부는 맑스·레닌주

의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국가운영의 방

향을 잡게 되었다. 물론 1950년 6월 25

일 맑스·레닌주의를 신봉한 북한의 좌파정

부가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해 한국전쟁

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경제

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결국 1953년 7월 

23일 UN과 북한의 죄파 정부는 다시 휴

전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45

년 이후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 지방행

정체제는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틀 

지워졌다. 남한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qua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행정체

제를 변화·발전시켰다. 이에 반해 북한은 

주체사상 및 노동당 중심의 프레임 속에

서 지방행정체제가 변화·발전되었다. 

그런데 북한 연구는 좀 더 신중해질 

필요성이 있다. 이유는 북한 연구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연구

의 어려운 점은 첫째, 시각(perspective) 

및 접근방법(approach)의 문제이며, 둘째, 

보편성 및 특수성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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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관건으로 등장한다. 첫째, 북한 연

구에서 시각 및 접근방법의 문제를 어떻

게 다루어야 하는가? 북한을 연구할 때 

시각(perspective)이란 용어는 매우 조심

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이유는 이것이 이

데올로기와 본의 아니게 연결되면 연구는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연

유로 이미 편향된 이데올로기적·주관적 시

각을 갖고 북한 연구에 접근한다면 연구

자 자신도 모르게 북한 연구에 대한 진실

이 흐려지게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데올로기와 주관성이 내포된 시각

(perspective)적 입장보다는 연구자 자신

의 가치중립(value-free)적 성향을 잘 이

끌어 낼 수 있는 접근방법(approach)적 

입장을 택하는 것이 북한 연구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 연구에서 

보편성 및 특수성의 문제 또한 시각이나 

접근방법의 문제처럼 애매모호하다. 북한

체제를 특수한 체제로 인정하면 북한 연

구에 있어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용인될 

것이다. 진보주의 학자들은 대체로 북한체

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북한을 연구해

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보수

주의 학자들은 북한 연구에 있어 체제의 

특수성을 용인하기보다 보편성에 주안점

을 두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 여기서는 북

한 연구의 일반화(generalization)를 지향

해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

성보다 보편적인 입장을 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인류의 

발전은 보편적 사고와 인식의 토대 위에

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

제의 비교 연구 역시 북한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시각보다

는 접근방법적 입장을 택하는 것이 연구

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지향하

는 것이 비교 연구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통

일의 의미와 필요성, 둘째, 통일과 지방행

정체제, 셋째, 남한의 지방행정체제 및 자

치(행정)구역과 행정계층, 넷째, 북한의 지

방행정체제 및 행정구역과 행정계층, 그리

고 다섯째, 남·북한 자치(행정)구역과 행정

계층의 비교연구에 대한 함의를 찾아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통일의 의미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은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정

치, 행정,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측면

에서 남·북이 서로 통합되는 것이다. 

첫째, 통일은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인구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출산율

이 10년째 1.2인 한국의 경우엔 인구의 

증가는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크다. 이유는 인구의 증가는 국가발

전과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이다. 둘째, 통

일은 국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셋째, 

통일은 영토의 확장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넷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인류발전에 

공헌한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인

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이것은 

인간의 선(善: good)한 이기심1)에 근거해 

작동하는데 반해, 북한 체제는 인류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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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한 이기심이 작동될 수 없는 제

도와 정책을 추구한다. 다섯째, 민족의 동

질성 회복이다.  

2. 통일과 지방행정체제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에서 지역주민의 

복리를 수행하는 구조적 틀(framework)

이다. 이런 구조적 틀은 국가의 지방자치

제 형성 배경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즉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지방

자치제가 투쟁의 산물로 얻게 된 결과물

이면 지방행정체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 구조를 지향할 것이다. 반면 

국가에 의해 시혜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지방행

정체제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조

라면 행·재정적 차원에서 지방에 보다 많

은 사무이양과 재정분권을 실현해 줄 것

이다. 반대로 지방행정체제가 지역주민의 

투쟁의 산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닌 국

가에 의해 시혜적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1) 인간은 선(善: good)한 이기심과 악(惡: bad)

한 이기심 모두를 갖고 있다. 선한 이기심은 

인간이 공정한 게임의 규칙 속에서 경쟁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부(wealth)를 더 

많이 축적하려고 노력하며, 또는 타인보다 

더 빨리 혹은 먼저 승진하려고 노력하는 긍

정적(positive)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악한 

이기심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쟁취하는 부정적(negative)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 한다.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

화하여 정신적·물질적·기술적 측면에서 탁월

한 업적을 낼 수 있었던 것 역시 선한 이기

심이 국가나 사회의 보이지 않는 질서로 자

리매김했기 때문이다. 

라면 사무이양과 재정분권의 비율2)은 국

가에 비해 지방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지방행정체제는 특정 국가

의 지방자치제의 토양 위에서 형성되고 

발전한다. 

지방행정체제의 구조적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계층과 자치(행정)구역이

다. 행정계층이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 공식적 구조의 층, 즉, 계서제

(hierarchy)3)를 의미한다. 이것은 구조, 

또는 조직 내(안)에서의 계서제가 아닌 구

조나 구조, 또는 조직과 조직 간에 나타나

는 것을 말한다. 행정구조의 층이 몇 단계

냐에 따라 계층이 달라지는데 2단계이면 

2층제, 3단계이면 3층제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자치(행정)구역이란 행정이 펼쳐지는 

범위를 말한다.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서비

스나 혜택을 주기 위해 행정의 범위가 어

느 정도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냐의 문제이다. 지역주민이 낸 세금과 행

정의 혜택, 즉 행정 서비스를 받는 범위를 

2) 지방자치제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의 경우 사무이

양과 재정분권에 관한 국가와 지방의 비율이 

국가는 60%, 지방은 40%인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 국가는 80%, 지방은 20%이다.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

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20개 과제)을 공

표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임기 동안 자치사무

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자

치경찰제도 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 지방자치제의 기초를 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조직 내 계서제(hierarchy)를 대표하는 것은 

관료제(bureaucracy)이다. 그런데 행정계층

에서 이야기하는 계층이란 조직 안(in)에서의 

계층(위와 아래)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 간의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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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이라 한다. 예컨대 인구가 작고 

행정 범위가 넓으면 행정비용이 많이 소

요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받는 행정 

서비스는 적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 간의 계층과 구역은 설

정 배경부터 다르다. 남한 정부는 중앙집

권제를 유지하는 큰 틀 속에서 지방자치

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계층과 구역을 설

정하였다. 반면 북한 정부는 노동당이라는 

당(黨) 우위의 관계 속에서 행정계층과 행

정구역이 제도화 되었다. 계층과 구역은 

북한 정부에서 말하는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노

동당이 인민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것이다. 남·북한 정부 간에는 계층과 

구역의 설정에 대해 이런 구조적·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올바로 직시해야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를 제대로 비교 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의 연구

북한 연구는 특정기관의 전유물에서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여러 기관, 연

구소, 그리고 개별 학자들의 연구로 폭이 

넓어지면서 동시에 깊이를 더해 갔다. 특

히 행정에 관련된 북한 연구의 흐름은 크

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일반적인 

북한행정에 관한 연구이다. 윤일균(1978)

의 북한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이성구·장

기수(1987)의 북한의 행정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명하(1989)의 북한행정체계

의 특징과 기능에 관한 연구, 엄기현

(1995)의 북한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관

료제도를 중심으로, 박완신(1995)의 신북

한행정론, 민진(1996)의 북한의 행정체계

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이들 연구의 공통된 

흐름은 북한의 국가행정체계를 다른 공산

국가의 행정체계와 비교함으로서 북한행

정체제의 실상 및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

악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 관료주의의 

역기능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행정의 연

구 대상을 인사행정, 재무행정, 관리전략 

등으로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이

다. 양현모(2001)의 지방자치단체의 바람

직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 금창

호·김병국 외(2001)의 지방자치단체의 남

북교류 활성화 방안, 김학성·최진욱(2001)

의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실

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이들 연

구의 공통점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 

개최된 이후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주류

를 이루었다.

셋째, 북한의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이

다. 북한의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는 199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지

방행정연구원(1990)의 북한의 지방행정, 

최봉수(1991)의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구

축과 정치전략적 특성, 심익섭(1993)의 

북한의 국가기관체제와 지방행정, 최진욱

(1997)의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연구: 당·

정관계 및 중앙·지방관계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북한의 지방행

정 이외의 교육, 경제, 문화, 그리고 보건 

등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남북한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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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이

다. 심익섭(1993)의 통일정책 수행을 위

한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유

영옥(1995)의 남북 지방행정체제의 비교

연구와 통합방안, 박응격(1996)의 통일이

후를 대비하는 정부인력관리의 과제와 대

책, 심익섭(1997)의 통일한국에 대비한 

행정체제 통합방안, 양현모(1998)의 독일

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행정통합에 주는 

교훈: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이승종·김대

욱(2011)의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

방안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남·북한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

치지 않고 어떻게 연착륙 할 수 있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북한

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이미경(2010)

의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교육정책: 북한의 영상물을 중심으로, 허

준영(2011)의 다문화사회와 정부의 역할: 

독일의 통합 거버넌스와 한국에의 시사점, 

이준희(2011)의 냉전·탈냉전 시대의 북한

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관계 상관성 분석, 

오기성(2012)의 뉴 미디어 시대의 바람직

한 통일교육의 방향: 민주적 시민성에 기

초한 통일 리더십 함양방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4. 연구의 체계

본 연구는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

체제의 비교 연구이다. 첫째, 통일의 의미

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통일과 

지방행정체제 중 구역과 계층에 대해 알

아본다. 셋째, 남·북한의 지방행정체제 변

화과정 및 구역과 계층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남·북한 구역과 계층의 비교에 대해 

알아본다. 

통일의 의미

▼

통일과 지방행정체제

▼
자치(행정)구역과 행정계층

▼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비교 분석

▼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과정 

▼
남·북한 자치(행정)구역과 

행정계층의 비교 분석

▼
비교분석의 의미와 추론

<그림 1> 연구의 체계

Ⅲ.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비교 분석

1.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과정

1) 남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과정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태

평양 전쟁은 막을 내렸다. 승전국 미국은 

1945년 9월 19일 한반도 북위 38도 이남

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사전에 아

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

도 없이 한국 통치에 임하게 된 미군정 

최고책임자인 하지(J. R. Hadge) 중장과 

그 일행은 일단 조선 총독부 통치체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군의 

직접통치체제를 구축한 후, 점차 행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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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관료들에게 이양하여 간접통치방

식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취했다. 그런데 

한국의 실정에 어둡고 사전에 철저한 준

비도 없었던 미국 군정 당국이 좌익과 우

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과도기적 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점령지 한국에서 2년 11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방행정제도

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당국에 의

해 추진되었던 지방행정제도의 개편과 지

방자치제도의 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한국지방자치학회 1996, 58-59). 첫

째, 미군정 당국은 군정에 착수한 직후 일

제시대 지방청을 지도·감독하던 식민통치

의 핵심기관이었던 총독관방(總督官房) 소

속의 지방과를 폐지4)하였다. 둘째, 군정 

초기에 미군정 당국은 각 도·부·군에 지방

수장(책임자)의 자문기관인 고문회를 설

치5)하였다. 셋째, 1946년 7월 제주도를 

4) 지방과 폐지 이후 지방과는 잠시 지방행정처

로 부활(1946년 3월 29일-4월 27일) 되었으

나 다시 폐지되었다.  미군정 당국이 지방과

를 다시 폐지한 이유는 미국식 지방자치제도

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에 지방청을 지

도·감독하는 전담기관의 설치를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5) 고문회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고문의 선임 

방법에 관해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

기 때문에 도·부·군마다 다양한 방식, 예컨대 

임명이나 간접선거 등으로 고문회원들을 선

임하였다. 고급관료 출신 등 두드러진 친일 

인사는 고문회원의 선임에서 가급적 배제되

었다. 고문회가 전지역에서 조직된 것을 확

인한 미군정 당국은 1946년 3월 해방 이후 

그 기능이 정지되었던 일제시대의 도회·부회·

읍회·면협의회를 해산하였다. 고문회는 각급 

지방수장(책임자)의 자문기관으로서 지방 주

요 간부의 추천·기구개편 등의 지방행정 업

무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특

히 이권 획득에도 개입함으로서 사회적 비난

을 받았다.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하면서 도로 승격

시켰다. 넷째, 1946년 8월 미군정 공보부

는 경성부를 서울특별자유시로 규정하는 

독자적인 자치법규로서 “서울특별시 헌

장”6)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1946

년 9월 당시까지 경기도에 속했던 경성부

를 서울특별시로 승격해 도(道)와 동등한 

직능과 권한을 누리게 했다. 다섯째, 

1946년 11월 미군정 당국은 또 하나의 

실현되지 못한 지방자치법규인 “도 및 기

타 지방의 관리·의회 의원의 선거”(The 

Provincial and Local Elective Officials 

and Councils)를 공포7)하였다.

건국 당시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

부 지방관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8)이 

공포되었다.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의 후속 조치로서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서 공포되어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9)에 들어가게 되었다. 

6) “서울특별시 헌장”은 시장 1명, 참사회원 8

명-15명, 회계검사관 1명, 법무관 1명, 재정

관리관 1명을 시민의 투표로 뽑는 것을 규정

하였다. 당시 서울 시장은 늦어도 1947년 3

월까지 선거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몹시 혼

한스러운 당시의 상황으로 끝내 선거는 이루

어지지 못했다.

7) 이 법은 도지사·부윤·군수·도사·읍면장 및 도

회·부회·읍면회의 의원들을 모두 일반·비밀·

보통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규정하는 등 매우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군

정청이 지방의회 해산권과 지방의회의 의결

취소권을 인정하는 등 미군정의 본질적 한계

도 함께 드러냈다. 

8) 이 법은 헌법규정에 따르는 지방자치법의 제

정을 전제로 한 6개월 시한부 임시법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서

두를 수밖에 없었다. 

9)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도, 그리고 시·읍·면의 중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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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당 정권의 독재, 3년간의 한국

전쟁, 그리고 4. 19 혁명 및 5. 16 군사 

쿠데타 등으로 인해 지방행정의 꽃인 지

방자치는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

면 개정(제7차 개정)이 있기 전까지 철저

히 형해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정시기 

지방행정은 그 존재양식이 지방자치단체

의 법인격만을 인정하는 선에서 지방행정

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의 시행을 중단시킴

으로서 지방행정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중앙집권화 된 국가

체제에서 지유민주주의라는 이념보다는 

조국 근대화로 상징되는 민족적 민주주의

의 강조로 이어진다. 이러한 정치이념은 

즉시 지방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민

주성보다는 국가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효과성·능률성 향상이라는 점에 치중하

게 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등장

한 제4공화국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발

전 중 하나를 위해 나머지 하나를 희생시

켜도 된다는 논리, 즉 경제적 발전에 방점

이 찍힘으로 지방행정의 핵심가치인 민주

성은 더욱 희생양으로 전락되었다. 

특히 36,000개의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 운동은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관 주도의 강제성 및 독려, 그리고 

자율적인 조직 결여 등이 혼재 되면서 일

정 부분에 성과는 있었지만 비판 역시 만

만치 않게 드러났다. 더욱이 새마을 운동

은 철저한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민간

를 택하였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

켜 집행기관으로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

을, 도에 도지사를 두고 각각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시·읍·면에는 시·읍·

면장을 두고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

로 선거하도록 하였다. 

주도·전문화·분권화가 일부 이루어지긴 했

으나 관주도로 추진되는 운동이었기에 지

방행정은 국가행정의 이념을 지방이나 지

역적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하

는데 그치고 말았다. 5·16 쿠데타 이후 군

사정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같은 

해 10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으로 사실상 지방자치가 중단됨으로서 이

후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크게 위축되

었다. 이로 인해 지방행정은 국가차원에서 

권력구조의 중앙집권화를 지향함에 따라 

이러한 흐름을 쫒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한이기 이전에 중

앙의 권한으로 인지되어 버림으로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방의 자율적인 의사결

정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지방행정은 지역개발이라는 논리와 명

분 속에서 또 다시 왜곡 변질되었다. 이 

시기에는 읍·면 단위의 지방자치제를 폐지

하고 기초지방자치제를 시·군으로 광역화

함으로서 보다 큰 단위의 자치제를 채택

하였지만 이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순기

능과 역기능을 함께 갖고 있었던 딜레마

였다. 또한 1961년 12월 31일 지방교부

세법, 1963년 11월 11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재정법 등을 통한 지방행정의 제

도적 정비를 추진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제3공화국, 제4공화국, 그리고 

제5공화국에서 지방의회 구성이 계속 연

기되어 오다가 제6공화국에서 비로서 지

방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 예산국회

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1987

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

의하는 등 8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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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부분

이다. 특히 유신체제가 무너진 이후 1980

년대는 1981년부터 1987년 까지를 지방

자치제도 부활을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다. 

결국 1987년의 6·29선언에서 지방자

치 실시를 약속했으며, 1987년 헌법 개정

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유보조항이 

폐지되고, 1988년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부활근거가 마

련되었다. 그럼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실

시되지 못하다가 1990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991년 상반기까지 지방의

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가 부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91년 4월 15일(3월 26일 선거) 전국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7월 8일(6월 20일 선거)에는 

특별시·직할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

회가 구성됨으로서 기초의회 의원 4,303

명, 및 광역의회 의원 866명의 의한 지방

자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선거 시기 역시 제2기 지

방의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자치단체장 선

거를 함께 실시하기로 수정하여 현재까지 

민선 6기(2014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에 이르고 있다.

2)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과

정

북한 지방행정체제는 공산주의 이데올

로기가 반영된 이념적 산물이다. 1945년 

해방 이후 북한10)에 진주한 소련 당국은 

10) 해방 당시 북한의 행정구역은 6도(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

북한을 소련식 공산주의체제로 만들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해방 후 북한의 지방

행정기구는 일부 자생적 조직과 지방행정

국 등에 불과하였다. 1945년 8월부터 11

월까지 지방주권기관으로 지방인민위원회

가 조직되었으며 1945년 11월 19일 5도 

행정국이 설립되어 인민위원회의 행정업

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였다. 1946년 2월 

도인민위원회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정권기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

회는 11월 선거를 통하여 1947년 2월 북

조선인민위원회로 개칭되고 1948년 9월 

9일 수립된 북한정권의 모태가 되었다(최

진욱 2008, 87).

부분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오

던 북한 당국은 한국전쟁(1950년 6월 25

일 - 1953년 7월 27일) 기간 동안 대규

모로 지방행정체제와 행정구역 개편을 단

행하였다. 1952년 12월 22일 단행한 지

방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은 

면(面)을 폐지하고 군(郡)을 세분화하는 

한편 리(里)를 크게 만드는 것이었다. 또

한 면(面)과 동격이었던 읍(邑)은 리(里)와 

동격으로 격하되면서 군(郡의 행정중심지

로서 하나의 군에 하나의 읍을 두게 하였

다. 이 밖에 400명 이상의 광산, 어촌, 그

리고 공장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노

원도는 남북에 걸쳐 있음) 11시(개성, 해주, 

평양, 남포, 신의주, 청진, 나진, 성진, 함흥, 

흥남, 원산) 89군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행

정계층은 도, 시·군, 읍·면, 동·리의 4계층으

로 구성되었다. 북한 몇 번의 행정구역 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1946년 평양을 직할시로 

승격시키고, 강원도를 확대·개편했으며, 또한 

1949년 자강도 신설, 그리고 1951년 개성시

와 개풍지구를 합쳐 중앙 직속의 개성지구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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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구를 신설하였다. 행정개편의 결과 행

정계층은 도-시·군·구역-읍·면-동·리의 4

계층제에서 도-시·군·구역-읍·동·리·노동지

구의 3계층제로 개편되었으며 군(郡)은 

89개에서 168개로 증가하고 반면 리·동은 

10,020개에서 3,658개로 감소하였다(최진

욱 2008, 86).

행정체제개편 중에서 중요한 과제는 

리(里)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시기적

으로 전쟁복구계획 등과 관련된 중앙의 

지시나 동원에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의 지방행정체제를 보면 도, 시, 군, 

그리고 면에는 행정을 담당할 인원이 많

이 있었지만 상부의 지시를 집행하는 하

부말단 단위인 리(里)에는 인민위원장이 

혼자서 모든 사업을 하는 실정이었다. 지

방행정체제와 행정구역개편의 결과, 리인

민위원회에 인민위원장 1명, 서기장 1명, 

생산지도원 1명, 세납담당과 재정담당 지

도원 2명, 민주선전실장 1명 등 5-6명의 

유급지도원이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

급으로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몇 명을 

두게 되었다(남기봉 2013, 21-87).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면(面)의 

폐지를 통한 계층 수의 단축으로 중앙과 

하부 말단조직 간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

며, 권력의 지방 분산을 줄이고 중앙 집중

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52년 지

방행정체제개편작업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중앙집권화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

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행정구역개편작

업을 계속해서 1954년 양강도를 신설하고 

황해도를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분할함

으로서 현재의 9도 체제를 갖추었다(남기

봉 2013, 21-87). 북한의 지방행정체제개

편은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빨치산 계열

은 1956년 1956년 종파사건을 거치면서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하고 권력을 독점

하였다. 1961년 개최된 제4차 당 대회 및 

1966년 제2차 당 대표자 대회는 김일성

의 유일영도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징검다

리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절대 권력의 확립 및 민주주의 중앙집권

제원칙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지

방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군(郡)의 역할

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지방의 

경제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방공기

업의 발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원료산

지와 소비지에 가까운 군(郡)이 도시와 농

촌의 연결거점으로서 가장 적합한 발전단

위라고 말하였다. 김정일 역시 1964년 김

일성 대학 졸업할 때 제출하였던 “사회주

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논

문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의 거점으로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우희철·김주수 

외 2013, 27-81). 

북한은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서 주석제와 인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유일체계확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김일성 유일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중앙에

서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된 것과 마찬가

지로 지방에서는 지방주권기관인 인민회

의의 상설주권기관으로서 인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김일성이 총비서로서 국가주

석을 겸임하는 중앙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1986년부터 도당책임비서가 지방인민위원

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중앙에서 김일성

의 개인권력이 강화되는 것과 같이 지방

에서도 당 책임비서가 지방당과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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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동시에 장악하게 됨으로서 그 위

상이 강화되었다(우희철·김주수 외 2013, 

27-81). 

북한의 협동조합이 리(里) 단위로 통합

되어(1959년) 리가 행정보다는 생산단위

로 성격이 변화된 이후 주권·행정의 측면

에서 리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리의 지방주권 

기능을 폐지11)하고 생산단위의 기능만을 

하도록 하였다. 리의 주권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북한의 지방주권계층은 도(직할시)-

시(구역)·군의 2계층으로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지방주

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의 신설을 규정

하고 있으며,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

원회의 성격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인민위원회가 관할하던 지방행정업무

가 신설된 지방행정위원회로 이전되고, 지

방인민위원회는 지방인민회의 휴회기간 

중 지방주권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행정집행과 무관하게 되

었다. 중앙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정무원

의 사업에 대한 형식적 지도·감독권을 행

사하듯이 지방인민위원회도 지방행정위원

회의 사업을 지도·감독하게 되었다. 지방

11) 리(里)의 주권폐지를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리인민위원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

꾼 것으로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 강화

를 의미하며 이는 주석직 신설 등 김일성의 

절대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1972년 헌

법의 성격과 일치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1974년 1월 군의 통폐합을 단

행하여 162개 군을 151개 군으로 감소시켰

다. 이는 사회주의헌법에서 선언한 지방주

권 2단계 실시와 관련하여 생산단위 관리와 

중앙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

다. 즉, 행정조직 및 행정구역의 개편은 중

앙집권제의 강화와 계획경제의 수행이 주된 

목적이다.

행정위원회는 지방인민위원회 뿐 아니라 

상급 행정위원회와 중앙의 정무원에도 복

종해야 한다. 지방인민회의는 서회주의헌

법 제정 이전에는 명실상부한 주권기관이

었으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상설주권기관

인 인민위원회에 사실상 기능을 이관하고 

형식적인 의결기관으로 전락하였다(김근

세·정용덕 2002, 195-205). 

지방행정위원회는 이후 그 성격과 명

칭에 있어서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친다. 

1981년 9월 9일 북한은 행정위원회를 인

민위원회에 재통합시키고 경제지도위원

회12)를 신설하였다. 경제지도위원회가 신

설됨으로서 과거 정무원의 부(위원회)가 

수행하던 경제지도·관리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경제지도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그러

나 경제 관리에 대한 중앙의 통일적 지도

가 약화되고 지방의 폐해가 발생하자 북

한은 1983년 경제지도위원회를 폐지하고 

종래의 관리체제로 돌아갔다. 1985년 5월 

북한은 인민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 기능

을 다시 분리하여 경제지도위원회와 결합

시킴으로서 행정경제지도위원회로 개편하

였다. 따라서 인민위원회는 행정기능이 빠

져버린 채, 알맹이 없는 형식적 기구로 변

모하고, 지방의 행정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업무는 행정경제지도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의 집행기관이 

되었다. 행정경제지도위원회는 1992년 행

12) 경제지도위원회의 설치배경에 대해 김일성

은 경제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의한 것이며, 

이를 통해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중앙집권

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업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중앙에서 

관장하던 중앙기업소와 지방행정위원회가 관

장하던 지방공업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목

적으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한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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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북한

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방당 책임비서가 

지방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과 중앙인민위

원회 위원을 겸임토록 함으로서 지방지도

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이는 지방체계를 당 

총비서인 김일성이 국가주석을 겸하는 중

앙권력체계와 같도록 한 것이다(남기봉 

2013, 21-87).

199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지

방주권기관인 인민회의의 권한 헌법조문

에서 강화13)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8년 김일성 헌법에서는 도나 군에서 

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

이 지방인민위원회로 흡수되었다. 즉 지방

인민위원회가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

관이 되어 지방행정기관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었다. 더욱이 과거 지방당 책임비서

가 겸임하던 지방인민위원장의 직책을 행

정일군이 담당하게 됨으로서 형식상 당과 

행정이 분리되게 되었으며 지방인민위원

회는 내각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임 인민위원장

이 대부분 전임 행정경제위원장 출신들로 

선출되었으며 인민위원회의 기능도 실질

적으로 과거의 행정경제위원회와 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최진욱 

2008, 112-113). 

13) 개정헌법 제136조 3항은 인민회의가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해당 경

제위원회 위원장만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었으나 개정 헌법에 의하면 인민회의가 위

원장 뿐 아니라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또한 1992년 헌

법 이전에는 지방인민회의의 임기가 도(직할

시)는 4년, 시(구역)·군은 2년이었으나 개정 

헌법에서는 모두 임기가 4년으로 통합되었

다. 

2. 남·북한 자치(행정)구역과 

   행정계층에 대한 비교 분석

1) 남한의 자치(행정)구역과 행정계층

(1) 자치(행정)구역 

구역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

기관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이 행사되는, 즉 지역주민이 자신의 의

사를 반영하거나 투입하기 위해 직접 대

표자를 선출하는 자치구역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 행정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

으로 국가나 자방자치단체가 내적으로 설

정하는 구역이 있는데 이를 행정구역이라 

한다. 여기서 구역이라 함은 자치구역과 

행정구역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는 자

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인 동시에 국가

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치구역은 행

정구역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도 아울러 갖

고 있다. 그런데 읍·면·동은 특별시·광역

시·도, 그리고 시·군·구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확정한 행정단위에 불과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서의 성격과 지

위만 존재하고 자치권이 있는 자치구역으

로서의 성격과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 

<표 1>에서 보듯이 자치권이 있는 자

치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그리고 

구를 포함해 모두 243개(제주자치도의 행

정시 2개 제외)이다. 반면 자치권을 갖지 

않고 행정구역으로서의 성격만 있는 읍·

면·동은 3,491개이다. 지방자치제가 제대

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즉 동네자치가 활성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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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즉 동네 자치

는 읍·면·동이 기본이다. 

<표 1> 자치(행정)구역 (단위: 명, 개수)

구        분 인 구 구 군 시 동 읍 면

서울특별시 10,103,233 25 423

부산광역시 3,557,716 15 1 205 2 3

인천광역시 2,957,716 8 2 127 1 19

대구광역시 2,493,264 7 1 130 3 6

광주광역시 1,477,780 5 95

대전광역시 1,547,467 5 78

울산광역시 1,192,262 4 1 44 4 8

세종특별시 158,844 3 1 9

강 원 도 1,558,885 11 7 74 24 95

경 기 도 12,699,449 3 28 410 32 108

충 청 북 도 1,578,253 8 3 51 15 87

충 청 남 도 2,062,273 7 8 46 24 137

경 상 북 도 2,700.794 13 10 93 36 202

경 상 남 도 3,350,257 10 8 119 20 176

전 라 남 도 1,934,034 17 5 67 33 196

전 라 북 도 1,872,965 8 6 82 14 146

제주특별시 621,550 2 31 7 5

합      계 51,866,742 69 82 77 2,078 216 1,197

자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5, 내부 자료.

(2) 자치(행정)계층

남한의 지방행정에 있어 계층은 자치

계층과 행정계층으로 나뉜다. 자치계층은 

자율적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14) 간

14)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상호 대등한 지위

에 있으며, 그들 간에 상·하 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

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

임받은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상급기

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 감독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

립한다.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

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상급기관)이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므로 그 감독기관과 지

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예컨대, 기초자치

단체의 상급기관은 광역자치단체가 감독기관

이 되며, 광역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은 국가가 

의 상·하관계의 체계이다. 반면 행정계층

은 행정기관 간의 상·하 수직적인 지휘·복

종관계의 체계를 말한다. 예컨대 특별시와 

광역시 내(안)의 자치구와 동의 관계, 그

리고 시와 군 내(안)의 시·군과 읍·면·동의 

관계는 행정계층의 상·하 관계를 말한다. 

(자치)계층(tier)을 이야기 할 때 중요

한 것은 단층구조냐 아니면 중층구조냐의 

문제15)이다. 어떤 국가에 자치계층이 하

나 밖에 없는 경우에 이것을 단층구조

(single-tier system)라 하며,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엔 이를 중층구조(multi-tier 

system)라 한다. 우리는 자치권을 갖는 

감독기관이 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광

역자치단체 간에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국가 간에는 상·하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

다.

15) 자치계층을 이야기 할 때 이론적으로는 하

나의 지역 안에서 모든 자치사무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처리하는 단층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각 국가마

다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층구조

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역사적인 논거 때문이다. 인간은 동·리

나 촌락과 같은 주거단위의 근린사회에서 살

고 있었다. 그런데 국가가 형성되면서 중앙

정부가 전국을 몇 개의 통치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 대관(大官)을 파견하여 통치하였

다. 따라서 근린사회가 기초자치단체로, 그리

고 통지구역이 광역자치단체로 발전하였다. 

자치기능의 분업적 수행이다.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결된 업무는 주민과 가까운 기초자

치단체의 자치단위에서 처리하지만, 반면 대

규모의 전국적인 사업, 고속도로건설, 댐 건

설 등은 중앙정부나 광역단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층적인 구조가 필

요하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중개역할의 필요성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모

든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감독할 수 없기 때

문에 중간적 중개단위를 두어 그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를 감독하게 하는 한편 중앙정

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보

호하기 위해 중층제 구조를 채택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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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자치단체,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

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2층제이다. 제

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없이 행정계층

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층제 구조이다. 

자치계층의 문제는 그 국가가 처한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 채택함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단층제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는 2

층제 또는 3층제인 중층제를 채택하고 있

다. 중층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계층 간

에 업무의 불명확성, 특히 위임사무의 경

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재정

부담의 문제에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둘째, 

중복행정과 중복감독의 문제 역시 광역과 

기초, 그리고 국가와 광역 간에 발생할 소

지가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갖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

단체가 있다. 하나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

시·광역시·자치시·도가 있다. 다른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자치시·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는 

중앙정부의 직할에 두고 있으며, 시(市)는 

도의 관할구역 아래, 군은 광역시와 도의 

관할구역 아래, 그리고 자치구는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 아래 두고 있다. 이것

이 위에서 이야기한 자치계층의 상·하관계

이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수원시, 창원시 성남

시, 고양시에는 구(행정구)를 두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읍과 면에는 리를 두고 있다. 도·농

(도시와 농촌)복합형태의 시에는 동과 읍·

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에 읍·동을 두고 있

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앞에서 이야기 한

데로 상하 지휘·복종의 관계가 성립하는 

행정계층의 관계가 존재한다.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1996, p. 156.

<그림 2> 우리나라의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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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행정구역과 행정계층

(1) 행정구역

북한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역은 없고 행정구역만 

존재한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평양, 남포, 

개성지구 등의 3개 직할시와 9개의 도

(道)로 구성된다. 평양시와 남포시는 구역

과 군으로 구성되며 개성지구는 개성시와 

3개 군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도(道)는 시

와 군으로 나뉜다.

<표 2>에서 보듯이 북한은 25개 시, 

148개 군, 36개 구역이 있다. 이것을 세

분화 하면 3,322 개의 리, 892개의 동, 

그리고 256개의 노동지구로 나뉜다. 또한 

북한의 중간계층 단위는 시·군·구역이며, 

전체는 209개이다. 북한은 리(里)와 동

(洞)이 가장 하부 계층단위, 즉, 말단 행정

구역이다. 북한의 리와 동은 4,214개 이

며, 하나의 시·군, 구역이 약 20개의 리와 

동을 갖고 있다. 동이나 리가 가장 하부 

행정구역이지만, 동과 리 아래 각각 인민

반과 작업반이 있으며 작업반 밑에 분조

가 있다. 동은 보통 30-40개의 반으로 구

성되며, 반은 다시 30-40개의 가구로 구

성된다. 북한은 우리가 말하는 자치권을 

갖는 자치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북한 당국은 지방인민회의가 기능하므로 

나름의 자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이것은 주민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자치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표 2> 북한의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 최진욱, 2008: 115.

(2) 행정계층

북한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치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직할시에 속한 구역은 동(洞)과 리

(里)로 구성되는데 리 보다는 동이 대부분

을 차지한다. 직할시에 소속된 군 역시 읍

과 리로 구성된다. 직할시에 속한 하나의 

군에는 하나의 읍이 있어서 군 소재지의 

역할을 한다. 한편 도(道)에 속한 시는 동

과 리로 나뉜다. 예컨대 청진, 함흥과 같

은 대규모 시는 직할시는 아니지만 구역

을 갖고 있으며 구역 밑에 다시 동과 리

가 있다. 도에 소속된 군 역시 읍과 리로 

구성되는데 한 개의 군에 하나의 읍이 있

어 읍 역시 군 소재지의 역할을 하고 있

다. 북한의 지방주권계층으로는 도(직할

시)-시(구역)·군의 2단계이나 행정계층은 

동·리를 포함하여 3단계이다(최진욱 

2008, 114).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6조에서 군인

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구    분 인 구
시

(구역)

군

(읍)
리 동

노동

지구

평  양 3,084,400 (18) 4(4) 131 247 6

남  포 792,300 (5) 1(1) 35 64 -

개  성 363,200 (1) 3(3) 63 23 -

평안남도 3,050,700 5 15(15) 370 48 37

평안북도 2,437,000 3 22(22) 500 61 39

자 강 도 1,239,200 3 15(15) 243 61 21

양 강 도 686,900 2 11(11) 152 23 60

황해남도 2,224,000 2 19(19) 408 25 9

황해북도 1,665,400 3 14(14) 278 43 6

함경남도 2,929,800 3(7) 16(16) 475 133 30

함경북도 2,221,300 4(6) 13(13) 274 121 37

강 원 도 1,406,100 2 15(15) 393 43 11

합   계 22,963,000 25(36) 148(148) 3,322 892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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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주권기관에 대해 언급한다. 여기서 

각급 주권기관은 형식적인 면에서 자율적

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취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지방주권

기관을 포함하여 각급기관이 상당한 자율

성을 향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

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 이유

는 북한은 수령을 정점으로 움직이는 중

앙집권제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림 3> 북한의 행정계층

중앙

직할시 도

구역 군 군 시

구역

동 리 읍 리 읍 리 동 리

자료: 최진욱, 2008: 115.

<그림 3> 북한의 행정계층

Ⅳ. 비교 분석의 의미와 추론

첫째,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과

정은 철저하게 다른 경로를 밟아 진화하

고 발전해왔다. 남한의 경우, 1945년 해

방 이후 2015년 현 시점까지 지방행정체

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틀

(framework)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자치

를 기반으로 한 남한의 지방자치는 사무

이양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OECD 국가

의 평균 수준인 4할 자치에는 이르지 못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 가고 있음을 우리

는 알 수 있다.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 계

획경제의 틀 속에서 국가발전을 구현해왔

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는 국가의 제도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맥락

에서 지방행정체제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인 지방자치는 자율성을 전혀 갖지 못하

면서 국가에 종속된 채 해방 이후 현재까

지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남한의 지방행정체제는 주민자치

를 기반으로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을 설정

하고 있다. 해방 이후 도(道)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

와 부산직할시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 이

후 직할시를 폐지하고 생활권과 행정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시의 명칭(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을 부여하였다. 1995년

부터 남한은 자치구역 안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2006년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신설하

였다. 주민자치의 확대를 목적으로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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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실시, 교육자치권의 확대, 중앙권한

의 일부 이양,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

정권이 어느 정도 부여된 특별자치도이다. 

더욱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억제

를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

우러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

시가 충청남도 연기군을 중심으로 새로이 

신설되어 2015년까지 중앙부처의 이전이 

완료된다. 남한의 지방행정체제는 자치(행

정)구역을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실시하였

다. 이것은 자치(행정)구역 안에서 주민자

치를 실시함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

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구역은 없고 행정구역

만을 갖고 있다. 즉 3개 직할시(평양, 남

포, 개성) 및 9개 도(道: 평안남도, 평안북

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로 행정구역

을 나누고 있다. 북한이 지방자치제를 실

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주민통제와 

감시가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지역주

민들이 일정한 구역(sector)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자치를 실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1인 지배권력체

제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주민통제나 

주민감시 중심의 행정구역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통제나 감시 중심의 행정

구역이다 보니 동(洞)이나 리(里)가 가장 

말단의 행정구역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셋째, 남한의 자치(행정)계층은 1995

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중층구조, 즉 2층제(광역자치단체-기초

자치단체)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단층제(1층제: 

광역자치단체)이다. 남한의 지방행정체제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중층제를 채택하는 것은 지역주

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

치권(의회구성,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만약 자치권의 범위가 광역자치단체(광역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뿐 아니

라 읍·면까지 확대된다면 남한의 지방행정

체제는 3층제(광역시·도-시·군·구-읍·면)

의 자치계층으로 구성될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는 자치계층이 2층제(都·道·

府·縣-市·町·村)이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는 자치계층이 2층제 또는 단층제이다. 프

랑스의 경우는 자치계층이 3층제(레종-데

파르망-꼼뮨)이다. 이처럼 지방행정체제 

중 자치계층의 문제, 즉 지역주민들이 스

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치권 법위

의 확대 여부는 각 국가의 정치·경제·사

회·문화적인 측면과 관련을 맺고 있다. 따

라서 자치계층이 단층제이냐, 2층제이냐, 

그리고 3층제이냐 중 어느 것이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 또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각 국가가 처한 상

황적 조건에 따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

이다. 

남한의 경우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 되는 과정에서 자치계층을 광역자치

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구성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치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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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이 20년

이 지난 2015년 현 시점에서 한국 지방자

치발전에 있어 순기능을 할 것인지 또는 

역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의 중심

에 선 문제로 탈바꿈되었다. 즉 구청장과 

구의회 존속여부의 문제이다. 

반면 북한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치계층은 존재

하지 않고 오직 행정계층만 있을 따름이

다. 이것은 북한 권력구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1인 지배체

제를 정점으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

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수직적·종적 체

제이다. 그런 이유로 북한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의 자율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또

한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의사

(voice)가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을 중심으로 전개되

는 본질적 지방자치는 할 수 없다. 

넷째, 지방행정체제의 발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재정과 예산에 관

련된 부분이다. 재정이나 예산의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발전은 사상누각이다. 지방

재정이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

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잘 지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남한의 경우,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

조금,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국가예산의 

규모는 늘어나는데 비해 지방예산의 비율, 

즉 포션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이 발전하려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보다 지방세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지방재정이나 예산에 있어 

남한의 경우는 첫째, 국세나 지방세의 구

조상 세원포착이 쉽고 징수가 잘되는 세

금은 국세로 하고 그렇지 않은 세금은 지

방세로 한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둘

째, 지방에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는 대

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수(數)가 많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즉 지방이 경제적 자생력을 갖

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은 

그렇지를 못하다, 서울·경기·인천 같은 수

도권에 많은 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본사 역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세금 역시 본사가 있는 수도

권에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

서 지방의 경제적 자생력은 자연히 떨어

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발

전의 역기능을 가져와 인구의 50%가 수

도권에 거주하는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나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

은 지역별로 자립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즉 경제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포함

한 지방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는 자급

자족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의 지

역별 자립체제는 기본적으로 군을 중심으

로 시·군(구역)을 단위로 한다. 시·군(구

역)을 지역별 자립체제의 기본단위로 할 

때, 군(148개), 시(25개), 그리고 구역(36

개)을 합하여 북한은 약 200여개의 단위

로 지방행정체제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

다(최진욱 2008, 151-152). 북한은 지역

별 자립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 예산제를 도입하고 지방의 

공업·농업·건설 등을 육성하여 왔으며 군 

단위를 넘어선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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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통제해 왔다. 지방예산은 국가의 중

앙집권적 지도 밑에 지방주권기관들이 지

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용하는 형태이

다. 북한은 1973년부터 지방예산제16)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의 살림살이를 

지방정권기관이 책임지고 꾸려나가도록 

하였다. 지방예산에 소속되는 기관은 중소

규모의 기관·기업소·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기관·기업소·사회문화기관 등이다(최진욱 

2008, 152).

북한은 일찍이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 

단위로서 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1960년대 초반 김일성은 군은 단순한 행

정상의 단위가 아니라 리와 노동지구를 

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이라고 강조하였

다. 특히 김일성은 군이 원료산지에 가깝

고 소비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적합하며 지방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서 지방에 숨어있는 

많은 원료, 자재와 기타 가능성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군이 

지방공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최진욱 2008, 153). 

16) 지방예산의 주요 수입원천은 거래수익금, 

국가기업이익금, 고정재산상환비, 중악과 도 

예산소속기관·기업소들이 납부하는 지방유지

금, 국가재산판매 및 기타 수입 등이다. 지방

정권기관이 처분할 수 있는 지방예산은 지방

산업공장과 협동농장, 협동조합, 상점에서 생

산되는 이익금 중 일부를 중앙정부에 납부하

고 거래수입금으로 들어가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지방공기업이나 협동농장

의 육성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방예산

은 북한 국가예산 중 15%로서 그리 높은 편

은 아니다.

다섯째,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 조문 중 

2개 조문(제117조, 제118조)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는 

법률에 위임해 운영되고 잇다. 반면 북한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에서 17개 조문(제4조, 제131조~제146

조)이 우리가 이야기 하는 형식적 지방자

치 및 지방분권과 연관된 조항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지방자치, 지방분

권,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헌법 개정 논의

가 일부에서 공론화되는 분위기이다. 만약 

헌법 개정이 된다면 개정 헌법 자체에 지

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련된 조문을 더 

많이 넣어 확실하게 규정해 놓아야 할 것

이다.

Ⅴ. 나오는 말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남·북한 지

방행정체제를 비교 분석 하였다. 정치, 경

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남·북한 간의 비교 연구를 활발하게 진

행하는 것이 통일의 밑 걸음의 역할이라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남

한의 지방행정체제(행정구역과 행정계층 

포함)는 지방자치제의 토대 위에서 기능함

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북한의 지방행정

체제(행정구역과 행정계층 포함)는 인민보

다 수령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점으로는 첫째, 남한 및 북한의 지방

행정체제는 너무 이질적인 변화과정을 거

쳐 발전했기 때문에 같은 기준 및 논리로 

남북한 행정구역 및 행정계층을 비교 설

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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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논리에 의해 인간을 비교할 때 눈과 

눈, 코와 코, 귀와 귀를 비교해야 올바른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한 지방행정

체제는 이런 비교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

다. 이유는 1945년 광복 이후 남과 북은 

인위적이든 자연발생적이든 민족의 동질

성을 추구하기보다 이질적인 체제를 구축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점을 갖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둘째, 북한 연구를 할 때 북한에 관련

된 자료를 연구자가 얻기는 대단히 어렵

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뿐 아

니라 홈 페이지나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불가능해 최신 자료를 입수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을 알고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점이 본 연구의 완성도를 떨어

뜨리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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